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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 조사방해 처벌 강화
과태료 인상에 강제조사권으로 전환 검토 … 조사방해 삼성이 75%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

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삼성토탈 사건 이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기업들의 조

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책마련 작업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제

조사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고 조사방해기업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가중할 수도 있도록 규정돼 있

다.

공정위는 과태료 한도 인상 등 구체적인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4월29일 제재가 결정된 삼성토탈을 포함 삼성

자동차, 삼성카드, 귀뚜라미보일러 등 4곳으로 3곳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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